
심판과 정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YTN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오늘(16일) 2012년 파업을 이끈 YTN 노동조합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TN 노조는 2012년 4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 과정에서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
다.  ‘배석규 YTN 사장의 충성심이 높다’는 MB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오늘 대법원은 “당시 파업은 정당
한 쟁의 행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2년은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서 방송사 총파업이라는 우리 
언론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저항이 일었던 해였다. 공영 방송인 MBC, KBS는 물론 뉴스 채널인 YTN
과 연합 뉴스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MBC는 170일 동안 권력의 낙하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언론
자유,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국 언론사상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다.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은 폭력적이었다. MBC 사측은 6명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은 조합 집행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
다. 현재 대법원에는 당시 MBC 파업과 관련해 형사 소송, 해고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
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소송에서 2심까지 일관되게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이며, MBC 파업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2012년 언론사 총파업이 언론 자유 침해에 맞
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다음은 MBC 차례
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년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
한 판결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 5년 간 이어진 긴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종점이자, 권력과 그 부역
자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잔당을 비호하며 MBC를 극우파의 저항 기지로 전락시킨 
김장겸 사장은 시작과 함께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심판과 정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도 무시하며 5년 째 공영방송을 농단하고 불법 해고와 부당 전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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